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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intense political conflict in Korea's political circles, it 
is to reveal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hidden aspects behind the hostile conflict between 
the two political fo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is not a normative study to find a solution to political 
conflict, but a positive study to reveal the mechanism of reciprocity that exists between the two 
parties of conflict in real politics. Therefore, the analysis is based on game theory methodology. 
Findings - It is shown that the ruling party should choose a level of preemptive response that is 
neither insufficient nor excessive if it aims to avoid radical anti-government struggles by opposition 
parties. We also find that even if the chances of success of the opposition's radical offensive 
struggle are low, the use of that strategy is not necessarily reduced. In addition, we have obtained 
comparative static results that do not deviate much from our intuition. What's interesting is that 
unlike our intuition that the choice of the method will be indifferent if the marginal effects of 
radical and normal methods of struggle are the same, the opposition party rather chooses the normal 
method of struggle more ofte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forming the analytical model, it reflected the support of the 
general public following the opposition's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in order to capture real 
politics well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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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갈등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

연스러운 사회현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그 자체가 문제

가 아니라,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점차 장기적이고 파괴적으로 진전되어 궁극

적으로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그것의 최소화를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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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한국사회는 이념 간, 지역 간, 세대 간, 

노사 간, 빈부 간 등 해묵은 갈등의 불씨를 끄지 못한 초갈등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때 극명했

던 영호남 지역갈등으로 사회가 양분됐고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빈부 갈등으로 갈라지고 있다. 청

년층과 노인층 간 세대갈등 역시 깊어지고 있다. 2016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등수준을 1로 할 때 OECD 평균은 

0.51이지만 한국은 0.62이다.1) 또 2018년 영국 BBC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전 세계 27개

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61%)으로 나타나, 같은 질문에 대해 연정과 협치의 정치문화가 자리 잡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20%대에 비해 한국의 정치 갈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 한국민의 35%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정치적 관점이 다른 집단’을 꼽았다. 이는 프랑스(7%)의 다섯 배에 이른다.2) 

과거로부터 정치인들은 득표의 유효한 수단으로 지역갈등을 이용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통합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며 소위 ‘너죽고 나 살기’식의 극단적 정치문

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조정해야할 책무가 주어져 있는 정치권이 

정작 극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사회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활

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3) 많은 연구가 주로 자연스럽게 갈등 개념의 소개, 특정 사회영역과 이슈

에 대한 갈등개념의 적용, 갈등의 원인, 갈등 해결을 방법의 모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4) 한편 사

회적 갈등의 마그마가 모이는 종착지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이고 따라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치세력이다. 따라서 정치분야에서의 갈등 주제 역시 많은 학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 정치갈등 현상으로 두드러진 것은 정치체제, 정권의 성격 및 정책, 제도, 리더십의 유형, 

정치문화와 정치의식 등에 의해 형성되고 표출되어온 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5) 이

런 논의의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측면의 하나가 정치권의 내재적인 특성으로 인한 적대적 갈등

의 패턴과 그 정치문화일 것이다. 왜 우리 정치권은 죽기 살기 식의 대립과 반목이 반복되고 그런 갈등

이 시간이 가면서 더 첨예해 지는 것일까? 정치권 자체의 극단적인 갈등의 문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이고도 내재적인 작동기제는 무엇일까? 어느 사회나 정치권이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 내지 해결

자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 제공자

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갈등의 새로운 측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정치권의 극심한 정치대립을 배경으로, 두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 그 

이면의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물론 많은 기존연구가 있

지만 대개 가치관이 전제된, 따라서 갈등의 해결방안에 초점을 둔 규범적(normative) 연구가 주류이

고, 정치권 자체의 내재적 속성에 바탕을 둬 여야 간에 존재하는 적대적 관계가 갖는 상호성

1) 현대경제연구원, “사회적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2016.11

2) 중앙일보, 2018. 5월 5일자 기사 참조

3) 한국에서 해방 이후 970년대 이전까지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하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표출이 억압되어, 
그 결과로 많은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사전에 차단되어 왔던 시기이다.

4) 가령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에 대한 논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고 그런 만큼 연구성과물도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가 사회학이나 행정

학 분야이다. 초기 연구는 사회학 분야에서 진행된 사회갈등에 이론적인 논의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연구의 성과는 한국사회

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사회학』의 특집기획(1984)인 “사회갈등과 사회발전”에 실린 여러 논문들을 통해 정리되어 있다. 1990년대 후

반의 연구들은 분석수준이 더 정교해지며 사회갈등의 해결이나 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이 두드러진다. 송복(1997)을 참조

하라. 또한 행정학 분야에서는 행정조직 간 혹은 조직 내 갈등뿐만 아니라 민간과 행정조직의 갈등, 새로운 갈등 해결의 기제나 거버넌

스의 구상, 구체적인 정책(사회정책이나 환경정책 등) 영역에서의 갈등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박상필(2000), 이선우 외

(2001), 주재복(2001), 박천오⬝서우선(2004), 김두환(2005), 배응환(2005), 이병량 외(2008), 권혁주(2016) 등을 참고하라.

5) 논문검색엔진을 사용해 정치갈등을 포함한 사회 여러 영역의 갈등에 관한 문헌을 조사해 보면 많은 연구 문헌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

서 각 학문 분야별 지금까지의 흐름을 쉽게 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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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ity)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실증적(positive)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논문은 바로 

그런 갭을 메우기 위한 연구로 저자의 이전 논문(이선향⬝이종민, 2020)의 연장선에 있다. 이전 연구

에서 한국의 정치세력 간 갈등 관계를 게임이론의 방법론을 통해 엄 하게 분석했는데 이 논문도 그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다만, 이전 연구에서는 두 정치세력 간 상호적 관계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야당은 여당이 내놓는 정책을 폐기시키거나 자당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킴으로써 얻는 직접적인 보수(payoff)뿐만 아니라 투쟁과정과 연계된 간접적 보수도 얻을 수 있

다. 가령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해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나 인센티브에 변화가 나타

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부 구성원들은 무당파층으로부터 벗어나 대여 투쟁에 앞장 선 야당의 지지자

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간접효과를 이전 연구에서는 감안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영향

을 반영한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이전 연구의 확장이다. 요컨대 적대적 정치세력 간 상호관계에 따

른 간접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예측되어지는 정치적 균형의 함의를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기

존의 관련문헌에서 누락된 부분을 엄 한 이론으로 메워 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II. 기본모형의 구성

우리의 기본 분석모형을 구성하자. 우선 정치적 대립의 주체는 여당(혹은 정부: G)와 야당(A)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의회의 다수당과 행정부 집권당이 같은 정당일 경우, 여당은 행정부와 함께 정

책을 설계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따라서 여당(혹은 정부)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놓게 되는 바, 그런 

점에서 여당은 소위 선행자(first mover)이다. 한편, 정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야당은 여당의 정책

방향이나 추진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두 당의 귀속적 역할의 관점에서 야당은 여당의 정책을 

적대적으로 견제하고 공격한다고 하자.6) 이 때 야당의 견제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자. 즉 정상

적인 방법(n)과 과격한 방법(d)이 그것이다. 말 그대로 과격한 방법은 대정부투쟁의 성격을 띠어 단 번

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사회 분열적 논쟁을 유발하지만(강성전략), 정상적인 방법은 대개 법 테두리 내

에서 반대하는 통상적인 활동(온건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이다.

이제 정량적 분석을 위한 모형의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전략에 대비해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그 선택한 수준을 ∈∞라고 하자7) 선제적 조치의 비용은 

이며 분석의 단순성을 위해    라고 가정하자. 여기서  는 한계비용이다. 또 야당의 

투쟁에서 과격한 방법이 성공하면 야당은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지만 성공확률()은 정상적인 방법

의 성공확률()보다 낮다고 하자. 따라서 분석을 위하여 다음을 가정한다.    그리고 

     .8) 그러므로   . 
한편, 두 정치세력이 적대적 관계이므로 야당이 여당의 정책을 공격하여 그것을 무력화시키면 야당

은 일정한 보수를 얻는 반면에 여당은 그 만큼 손실을 본다. 야당이 두 공격방법에 따라 얻는 직접적인 

보수를 각각 와 이라고 하면, 역으로 그것은 여당입장에서는 손실이 된다. 또 야당은 대여 투쟁에

서 여당정책의 무력화에 따른 직접적 이득뿐만 아니라 투쟁과정과 연계된 간접적 보수도 얻는다고 하

자. 대개 정부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사회 내 구성원들의 인센티브가 바뀜으로 인해 적어도 정당 중립적

이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야당의 동조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9) 물론 그런 간접적인 효과의 경우 

6)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여당과 야당은 속성상 권력의 추구라는 점에서 영합게임에 가까운 적대적 관계로 규정해도 무리는 아니다.  

7) 가령, 선제적 수준이 1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온건적이고, 커질수록 강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8) 정치현실을 감안하여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이 높을수록 야당의 정상적 투쟁방법의 효과가 미미함을 상정한다. 특히 현 한국의 상황

에서처럼, 의회권력의 구도상 여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고 따라

서 야당의 투쟁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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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두 공격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두 방법에서 성공할 경우 간접효과가 모두 발생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을 때만 발생한다고 하자. 그것은 야당이 여당과 매우 적대적으

로 대립하는 동안 여당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이 일반국민에게 보다 선명하게 부각됨으로써 오히려 야당

에게 한계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분석의 단순성을 위해 야당이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

해 투쟁했지만 실패할 경우 그 보수를 0으로 가정하자. 그러나 과격한 방법인 경우에는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자(  ).
이와 같은 상황을 <그림1>과 같은 게임트리(game tree)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림1>에서 부채꼴의 

모양은 여당의 전략이 연속변수이기 때문이다. 즉 여당은 음이 아닌 어떤 수준의 조치도 선택할 수 있

으므로 그의 전략공간은 무한집합이고 따라서 무한히 많은 선택대안이 존재함을 나타낸다.10) 또 

      는 야당의 선택전략과 성공여부에 따른 한계이득으로 이것이 간접효과를 측

정하는 지표이다.11) 또 야당의 과격한 방법이 성공만 하면 실패할 경우보다 더 큰 간접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자. 즉,    ≥ 를 가정한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부분게임(subgame)에서 보

듯, 야당의 정상적인 전략이 성공하면 여당은 만큼의 손실과 또 정책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다. 이 때 야당은 만큼의 이득과  의 간접보수를 얻는다. 또 정상적인 전략이 성공

할 경우의 한계적 이득은 과격한 방법하에서의 한계이득 보다 작다. 즉   . 그러나 우리는 

과격한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의 한계적 이득과 정상적인 방법이 성공했을 경우의 한계적 이득의 상대

적 크기는 결정할 수 없다. 즉  ⪌. 우리는 파라메타들을 정치현실의 본질적 측면을 포착하는 

동시에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그 크기를 설정했지만 그 두 개의 한계적 이득의 모호한 관계 때문에 

우리의 모형이 오히려 일반화되고 있다.

<그림1> 정치갈등의 게임트리

ν

여당/정부(G)

야당(A)

   
      

        
     

 

과격한 방법 정상적 방법

성공(s) 실패(f) 성공(s) 실패(f)

III. 간접효과와 균형

9) 가령 최근에 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따라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같은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10) 의 결정마디는 한 점만 표시했으나 사실은 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에 대응한 무한개의 결정  마디가 있다. 

11) 한계이득 때문에 우리의 게임은 순수한 영합게임(zero-sum game)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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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의 기본모형에서 설정한 것처럼, 여야의 정치게임에서 야당은 여당의 선제적인 정책에 대해 반

대나 견제를 할 경우 직접적인 반대급부 외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다. 즉 자신의 투쟁전략에 따라 

간접적인 한계이득을 얻는다. 이제 이 절에서는 그런 한계효과를 고려한 발생 가능한 결과(균형)를 도

출하자. 야당의 선택전략과 성공여부에 따른 한계이득            은 <그림1>의 

게임트리의 마지막 마디에 표시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부수되는 한계효과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

수준은 불리한 측면을 내포한다. 이는 여당의 가혹한 대응수준 - 의 크기로 측정되는 – 이 오히려 간

접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여당이 그 수준을 선택할 때 훨씬 신중해져야 함을 의

미한다.

여기서 우리의 게임은 순차게임(sequential game)이다. 따라서 게임의 해 즉 부분게임완전균형

(subgame perfect equilibrium: SPE)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적용

해야 한다. 우선, 야당은 여당에 대한 투쟁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해야 한

다. 야당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12)

   ⪌    (1)

여기서   ⋅는 전략에 따른 야당의 기대보수로 다음과 같다.

     ×  ×,

     ×   × (2)

식(2)에서 전자는 과격한 투쟁방법을 선택할 경우의 기대보수이고, 후자는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의 기대보수이다. 따라서 식(1)은 다음과 같게 된다.




    ≥ 


  (3)

식(3)의 양변에 를 곱해주면

         ≥   (4)

따라서 식(4)를 등식으로 성립하게 하는 두 개의 임계치 ∈   가 존재할 것이다. 식(4)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2>와 같게 될 것이다.13) 왜냐하면 식(4)의 에서     를 

라 하고 또   을 라고 하면  ≡        . 따라서 

      . 또      . 그러므로 는 축의 절편 

    와 최소값     를 갖는 포물선(parabola)이 된다.14) 한편, 식(4)에서 

     는 축의 절편이 이고 기울기가   인 우상향 직선이다. 따라

12) 기본 모형에서 간접효과를 고려하지 않은(즉       ) 연구는 이선향∙이종민(2020)을 참고하라.

13) 물론 두 곡선의 절편 크기는   이므로 당연히   이다.

14) 실제로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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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임계치의 하한()과 상한()이 야당이 선택하는 투쟁방법을 구분시킨다. 여기서 임계치의 정량

적인 값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야당의 대정부 공격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에 유의하라. 여당의 대응수준 ∈   에 대해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의 투쟁수준을 선택하지만 

 ≤ 이나  ≥ 이면 과격한 투쟁을 선택한다. 전자인 경우에는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야당을 약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당의 

선제적 대응이 상한의 임계치 를 벗어날 만큼 매우 커 야당에게 한계이득을 발생시키고 결국 그것이 

과격한 투쟁을 하도록 유인하는 충분한 자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2> 게임의 균형과 투쟁방법의 범위

이제 게임트리를 거슬러 올라가 여당의 문제를 살펴보자. 여당은 야당의 예상되는 선택을 고려하면

서 자신의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선제적인 대응수준을 선택할 것이다. 단, 야당의 한계효과를 고려할 때 

그 행동의 선택범위는 달라짐에 유의하라. 여당의 문제를 정형화 시키면 다음과 같게 된다.15)

  (i) max❴  ❵   ≤   ≥ 

  (ii) max❴  ❵  ∈    (5)

여기서   ,    그리고   이므로 식(6)을 다시 표현하면 

   (i)  max  


    ≤   ≥ 

   (ii) max   


  ∈    (6)

이제 식(6)을 라그랑제 함수로 구성해 최적화 문제를 풀면 우리는 여당의 SPE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첫 식의 1계 쿤터커 조건 중 내부해(interior solution)만을 고려하면, 여당은 야당의 과격한 방법의 선

15) 우리의 모형에서 여당의 목적함수는 오직 비용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극대화 문제는 곧 비용극소화 문제와 같다. 즉 여당은 

야당의 예상되는 선택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대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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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수준(SPE)을 내놓는다.

  






마찬가지로 식(6)의 두 번째 극대화문제 역시 라그랑제 함수를 만들어 쿤-터건 1계조건을 적용하면

  






이 식은 야당의 정상적인 투쟁방법과 관련된 SPE이다.

이 때 SPE는 다음과 같은 외생적인 파라메타들의 모든 값에 대해 완전히 특정될 수 있다. 즉 

∈   이면   이고 야당은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한다. 또  ∉   이고 

 ≤  혹은  ≥ 이면 그 때   이고 야당은 과격한 방법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   이고   이면 그 때   이고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과 과격한 방법 간에 무

차별하다. 

따라서 SPE와 관련하여 요약하면, 우선 여당이 ∈   에서    를 선택하면 야당

은 정상적인 공격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응의 한계비용 가 낮다면 여당은 야당의 과격

한 방법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를 넘는 대응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야당은 기대되는 한계적 이득 때문에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다. 또 다른 SPE는 ∈  에서 정

부가    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야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 가능성 때문에 과격
한 공격방법을 사용한다. 이 때 여당은 야당의 부수적인 보수 특히 한계이득으로 인한 보수를 예상해

야 한다. 따라서 야당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진 과격한 공격을 사용하지 않을 그 정도로만 

정책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요컨대 여당은 야당에 의한 과격한 대정부투쟁 방법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모자라지도 않고 또 과도하지도 않는 대응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IV. 비교정학

이제 논의의 확장으로 야당의 투쟁방법의 선택에 따른 간접적인 한계이득을 중심으로 몇 가지 비교정

학의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야당이 과격한 방법을 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이는 여하한 이유

로 과격한 방법의 성공 확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에서 외생적 파라메타  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6) 의 증가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즉 식(4)에서 와 

 모두에 영향을 주며 그것은 <그림2>의 두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의 증가는 

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2>에서 가  ′으로 상향 이동하여 정상

적 방법의 선택범위가 더 넓어진다. 한편, 식(4)의 도 의 영향을 받아 <그림2>의 포물선을 이동

시키는데 그것은 과격한 방법에 따른 간접적인 보수와 손실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한다.

     


     (7)

16) 따라서     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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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격한 방법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간접적인 동조에 따른 보수보다 크다면(    ), 

<그림2>에서 포물선은 하향이동(그리지는 않았음)하게 되어 의 증가에 따른 의 상향이동과 함

께 정상적인 방법의 선택범위를 한층 넓힌다.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방법이 실패를 하더라도 간접보수

가 충분히 큰 경우(   )에는 포물선이 상향이동하게 되어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의 선택범위

를 좁히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의 선택범위는 상반되는 두 곡선의 상대적인 이동폭에 따라 결

정된다. 이런 결과는 과격한 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면 과격한 사건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과격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간접적인 한

계이득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비교정학의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명제1> 야당의 과격한 투쟁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방법의 사용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번에는 과격한 투쟁이 실패할 경우 수반되는 한계영향()의 효과를 살펴보자. 이는 다음과  같

은 결과로 요약된다.

<명제2> 과격한 투쟁방법이 실패를 하더라도 간접적인 보수가 증가하면 과격한 방법의 선택은 늘어

난다.

(증명) 식(4)의 에서

     


       ≥ . (8)

왜냐하면   


이고  ≤  ≤ 이므로  ≥ 이기 때문이다.

가 증가하면 <그림2>에서 포물선이 상향이동하게 되어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선택범위가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단적으로 충분히 커진다면 그것이 와 한 점에 접하게 되어 오직 과격한 

방법만이 선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과격한 투쟁이 성공할 경우 그 한계영향()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은 직관

적인 결과를 얻는다.

<명제3> 과격한 투쟁방법이 성공할 때 그 간접적인 보수가 증가하면 과격한 방법의 선택은 늘어난다.

(증명) 식(4)의 에서

     


  ≥ . (9)

따라서 만큼 포물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고 정상적인 투쟁방법 범위가 줄어든다. 이 명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직관적이다.

한편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성공에 따른 한계이득의 영향은 어떤가? 이 또한 <명제3>과 같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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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관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명제4> 정상적인 투쟁방법이 성공할 경우 부수되는 한계이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투쟁방법은 늘

어난다.

(증명) 식(4)의 에서     


  ≥ . (10)

따라서 <그림2>의 곡선의 축 절편은 불변이지만 기울기를 증가시켜 정상적인 방법의 범위

가 넓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명제3>과 <명제4>를 대비시켜 보면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범위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두 방법의 한계이득의 크기가 같을 경우

(  ) 최종효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명제5> 과격한 투쟁방법과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한계이득이 같을 경우 야당은 정상적인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할 것이다.

(증명) 식(9)와 식(10)에서 등식의 좌변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다.

요컨대 두 가지 투쟁방법에 따른 한계이득이 같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이 더 우

세하다. 이런 결과는 과격한 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더 작기 때문이다. 즉   이고 

  이므로   이다.

한편, 여타 조건이 일정할 때 야당의 과격한 투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수 가 증가하는 경우는 대

정부 투쟁방법의 선택 범위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명제6> 과격한 투쟁방법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이득이 증가하면 과격한 방법의 선택범위가 증가

한다.

(증명) 식(4)에서     .

이는 <그림2>에서 의 포물선의 축 절편이 증가하면서 포물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범위가 축소된다. <명제6> 역시 직관적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과격한 투쟁방법이 실패할 경우 야당이 감수해야 하는 직접적인 손실()의 변동이 투쟁

방법의 선택범위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명제7>로 요약된다.

<명제7> 과격한 투쟁으로 인한 손실이 클수록 야당은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증명) 식(4)에서

     


      (∵   ) (11)

이 의 증가는 <그림2>에서 수직 절편을 증가시키지만 포물선을 우측 하방으로 이동시킨다. 따라

서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선택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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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어느 사회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그 사회가 선진사회인가 혹은 성숙사회인가

의 여부는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갈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상호경

쟁적인 집단 간의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강압적인 형태를 띠는 행위를 지칭한다. 그 기본적인 

속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행동 속에서 상대방을 굴복, 손

상, 좌절시키거나 또는 자기 의사대로 통제를 기도하는 강압적인 형태로 표출된다. 이런 관점에서 적대

적인 정치갈등은 한 정치사회 내에서 정부나 정책 또는 정치지도자에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경우를 말한

다. 역설적인 것은 어느 사회나 사회의 다양한 갈등현상을 조정하고 풀어가는 주체가 정치집단이어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집권을 둘러싸고 정치세력 간에 엄청난 갈등이 내재적으로 상존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인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상황 하에서 

야당의 투쟁방법의 선택과 여당의 선제적 대응수준 사이의 상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최근 한국의 정치적 갈등상황을 배경으로 적대적인 두 정당 간의 갈등패턴을 경제학적 분석

모형으로 내재화하고자 했다.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 두 대립적인 주체를 중심으로 보다 현실정치를 포

착하기 위해 야당의 대여 투쟁에 따른 무당파층의 동조를 반영하고자 했다. 입법과 정책의 선행자인 

여당의 선제적 대응 수준에 따라 사회 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바뀜으로 인해 적어도 정당 

중립적이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야당의 지지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시에는 중도파로 있던 사

람들이 특정사안에서는 야당에 동조하는 집단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두 정치세력 간 적대적 갈등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런 대중의 움직임을 감안하는 간접영향을 모형에 포함시키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 이 논문의 분석모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이전 

논문(이선향⬝이종민, 2020)의 확장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당의 선제적 대응이 미약할 경우와 반대로 매우 강할 경

우 야당은 오히려 과격한 투쟁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의 대여 

투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이해서는 여당은 적절한 선제적 대응수준을 찾아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즉 

여당은 야당에 의한 과격한 대정부투쟁 방법을 회피할 목적이라면 모자라지도 않고 또 과도하지도 않

는 선제적 대응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의 투쟁과정과 연계된 간접효과가 투쟁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비교

정학 결과들을 보면 대개 우리의 직관관 일치한다. 우선 흥미로운 점은 야당의 과격한 투쟁방법의 성

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방법의 사용이 반드시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간

접적인 영향이 증가하면 과격한 투쟁방법의 선택이 증가할 수 있음이 드러난다. 또 과격한 투쟁방법

이 성공할 경우 그 직접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가 커질수록 그것의 빈도가 증가한다. 반

대로 과격한 투쟁으로 인한 손실이 커질수록 야당은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선택한다. 이 역시 직관적

인 결과이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투쟁방법에 따른 한계이득의 영향은 어떤가? 정상적인 투쟁방법이 

성공할 경우 그 한계효과가 커질수록 정상적인 투쟁방법은 증가한다는 직관적인 결과가 보여진다. 마

지막으로, 과격한 투쟁방법과 정상적인 투쟁방법의 한계영향이 같을 경우에는 어떤가? 이 경우 두 방

법의 선택이 무차별할 것이라는 우리의 직관과 달리, 야당은 오히려 정상적인 투쟁방법을 더 자주 선

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즉 두 투쟁방법에 따른 한계이득이 동일하더라도 야당은 궁극적으로 정상

적인 투쟁방법을 선호한다. 이는 과격한 투쟁방법의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보인 일련의 분석결과는 흥미로운 점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직관과 일치한

다. 이는 역으로 우리가 고려한 이론적 모형이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우리

의 분석모형이 정치 세력 간의 현실적 관계를 다 담아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정당 간의 적대

적 관계를 한층 엄 하게 내재화시켜 그 토대위에서 다양하게 모형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

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연구가 축적되면 향후 정치권 변화의 방향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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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예측하여 적대적 갈등관계를 완화 내지 조정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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